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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6.(화)

국무회의 시작(10:00) 이후
배포 2024. 7. 15.(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협의·검토할 
사항을 마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16.) -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

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

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

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시

행령 제6조제2항).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

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시행령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여, 시·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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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혜성 (044-202-2670)

<총괄>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044-202-3214)


